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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을 통해 공동번영의 기반을 만들

어야 한다는 논의는 당사국 안에서는 물론 역외국가에서도 뜨

거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으로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

역체제가 세계경제 및 무역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세계적 확산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EU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 지속, 미국 주도의 NAFTA 형성 및 2005년까지 FTAA

로의 확대 움직임 등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세계

정치·경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북아국가

간에도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동북아국가들의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쌍무적 또는

소수국가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다자체제 안에서보다

지역무역협정체 안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병행하여 한·중·일 3국이 지역경제통합에 관심을 가

질 만큼 3국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면에는 우선 1997년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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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가에 닥친 외환위기의 경험으로부터 지역국가들간 긴밀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이어서 중국경제의 급부상

에 따른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

한 대응체제 모색,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을 포함한 동

아시아국가들과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자

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형성

필요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3

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유럽

연합(EU)에서 보듯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논자들

은 3국간 지역경제통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공

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통적인 견해를 보

이지만, 통합방식이나 통합형태 등에 대해서는 논자들간 상당

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이 지역경제통합을 통해서 공동번영의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에는 기본적으로 세계무역 11위의 한국, 6

위의 중국, 2위의 일본이 초기적으로 FTA나 관세동맹 등을 체

결하여 경제통합을 이루는 경우 세계시장에서 3국 모두의 위상

을 제고하는 동시에 협상력을 증대시키며, 3국간 무역 및 투자

의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바탕

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3국간 지역경제통합

을 가로막는 많은 부정적인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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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3국간 통합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구

체성을 결여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인 측면에서 3국은 모두 세계시장 지향적인 무역관행을 유지하

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시장에서의 우월한 상품경쟁력으로 인

하여 3국간 역내무역에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대한 단적인 사례는 3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무역비중이

2 0 0 1년 21.8% 수준으로 같은 해 E U의 59.40% 수준,

NAFTA의 46.6%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에서 볼 수 있

다. 이 밖에도 중국의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감정, 북한을 포함

한 동북아의 복잡한 정치구조 등 외적인 요소가 이 지역 경제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동북아경제중심’추진

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어, 3국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는 동시에 한·

중·일 3국간 경제통합의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지리적인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서도 중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참여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한다는 정책방향은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을 위

한 다양한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

미 지역경제통합 과정을 통하여 앞선 경험을 축적한 지역경제

협력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럽연

합(EU)의 사례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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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U의 경험을 통해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추진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EU의 경제통합의 발전과정을 분석

하고 현재 구체적인 논의의 시작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한·

중·일간 경제통합의 논의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어 이 글에서는 동북아 경제통합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동북아 경제통합이

EU식의 역내시장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 논의를 전개하고, 동북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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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형태적 접근

1. 기능적 통합 강화

경제통합은 흔히 시장적 통합(market integration),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및 제도적 통합( i n s t i t u t i o n a l

integration)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적 통합은 시장에서 경쟁

을 통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통합을 이루는

경우를 지칭한다.1)

기능적인 통합과 제도적인 통합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통합

이 우선되는가 또는 제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통합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양자가 구분된다. 기능적인 통합은 흔

히 시장주도적인 통합으로도 구분된다. 예시적으로 EU는 제도

적인 통합이 우선하는 통합형태이며, APEC 등은 시장이 주도

하는 통합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W T O협정에 일치하며 W T O협정에 보완적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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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시장통합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관건인데, 단순히 무역규모의 증가만

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무역상대국의 수출 또는 수입성향의 변화, 거래비용 또는 세계

무역의 다른 변화로 무역규모의 증감 등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역의 절대적인 규모

가 상대적인 비교보다 시장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여부에 따라 개방적인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폐쇄적

인 지역주의(closed regionalism)로 구분되기도 하고, 통합

의 정도에 따라 E U와 같은 심도 있는 통합(deep integration)

과 N A F TA나 A P E C과 같이 가벼운 통합(shallow integration)

형태로도 구분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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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경제통합의 유형별 발전형태

역내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F T A ( N A F T A ,

EFTA 등)

관세동맹(Customs Union)

(베네룩스관세동맹, EEC)

공동시장(Common Market)

(EEC, CACAM, ANCOM 등)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EC)

완전경제통합(역내시장통합, 단일시장 도입 및 단일화폐 사용 등)

(USA,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의 EU)

2) Vincent Cable and David Henderson(ed.), Trade Blocs?, The Future of

Regional Integrati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es, London,

1994, pp. 5~10, Werner Pascha,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Europe-A Comparis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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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산업협력 형태로 발전

지역경제통합은 대개 지역 차원의 통합으로 WTO와 같은 다

자 차원의 협력과 구별되며 또한 단순한 국가간 협력도 아닌

상태로서 정부실패 가능성에 대한 손실보다 정부의 개입에 의

한 이익이 보다 크다는 생각에서 접근하고 있어 국가간 산업협

력의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과거 FTA나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무역과 관련된

이슈에 국한하여 협정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의 범위가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경쟁,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협정 형태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상품의 교

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의 협정에서 점차 서비스 등의 교역

자유화와 투자협력도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 

최근 FTA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이 크게 확산되면

서, 지역무역협정 미체결 국가는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 비해

관세부문뿐만 아니라 비관세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등

무역거래에서 차별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실정이다.3)

3) K O T R A는 우리나라의 FTA 미체결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받는 관세, 비관세 장벽, 정부규

제 등의 불이익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를 조사함. 특히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기도 어

려운 것으로 조사됨. 최근 F T A협정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의 이슈가 폭 넓게 포함되는 추세임에 따라 파급효과가 과거

전통적인 무역확대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예를 들어 중남미 시장의 경우

FTAA, Mercosur 등 지역경제통합 노력 외에도 EU, 일본, 중국 등이 이들과 FTA 체결을

추진 중이거나 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

으로 조사됨. KOTRA,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사례」, 2003.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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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 TA나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E U의 경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면에서의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제품차별

화 기회 확대, 규모의 경제 확대, 불완전 경쟁 제거 등 통합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국가들의 공동체적 경제성장의 촉진을 실현하

기 위하여점차 통합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EU의 경우 역내관세 철폐와 동시에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관

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의 형태로 출발하여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역내단일시장(Internal Single

Market)을 형성하였고, 이어 역내 공동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 단계를 거쳐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완전 경제통합단

계에 진입하여 장차 단일헌법체계를 갖는 초국가적 기구로 발

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EU가 관세동맹에서 역내시장단계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관

세동맹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지역경제통합의 동

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워 기업의 생산성 저하, 생산비용

의 증대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잔존하는 역내장벽의 제거를 통해 침체된 EU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

환으로 평가된다. Peter Robson은 EU의 사례를 통해 비관세

장벽의 제거,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촉진 등 동태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최대 6% 수준의 GDP증대 효과 등 EU의 잠재

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관세동맹에서 단일시장

으로의 이행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4) 

4) Peter Robson,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Routledg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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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경제통합의 경험

EU는 지역경제통합체 가운데 가장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

으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역경제통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인식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실정이다. 

E U는 대체로 5단계에 걸쳐 역내 자유화를 실현하면서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왔다. 1단계는 1 9 5 8년 개시된 역내 회원국

간 관세 및 수량규제의 철폐로 1 9 6 8년 관세동맹의 완전한 기능

이 가능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역외공동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2단계는 1973∼86년의 기간으로 회원국이 당초 6개국에서

1 2개국으로 확대되고, 인접 지중해 주변지역의 공업국(주로

EFTA 회원국) 및 개도국과 자유무역협정 및 무역우대협정을

체결한 단계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세계경제의 정체, 인플레

이션의 가속, 유가 상승, EU 역내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EU

회원국간 경제통합의 진전이 저해된 시기였다.

3단계는 EU 집행위원회가 역내시장 통합백서(White Paper

entitled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5 )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1 9 8 5년 7월 1 5일 이후의 기간으로 역내단일시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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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Market 또는 Single Market)의 형성을 위한 전략

이 추진된 기간이다. 역내시장 통합백서의 법률적 기반은 1 9 8 7

년 7월 1일자로 정식 발효된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 c t s )에 기초하고 있는데, EU는 이에 의거하여 역내시장 형성

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EU의 역내시장 형성은 E U

가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을 완성하고 역내국경 및 국경관리

의 철폐를 통해서 공동시장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U의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이란 EU 회원국들이 생

산요소의 이동,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

에서 잔존하고 있는 수량규제의 철폐 등의 조치를 통해서 EU

역내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이동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공간(시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별로 상

이한 각종의 기술기준, 규격, 공공조달, 보조금 규정 및 부가가

치세제(VAT)의 통일 또는 조화 등의 조치를 수반한다. 

4단계는 1 9 9 3년 1월 역내시장의 출범 등 통합이 완성된 바탕

위에서 경제·통화동맹의 추진으로 단일통화가 통용되어 완전경

제통합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99년 유로화( E u r o )의 도입 및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을 포함한 유럽중앙은행제도( E u r o p e a n

Central Bank System)가 도입되었으며, 2002년부터 민간

부문에도 유로화의 통용이 시작되었다. 이는 EU가 유로화를

중심으로 한 단일통화권을 창출하는 등 EU 차원의 단일통화·

금융제도의 정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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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 백서의 정식명칭은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White Paper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Council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June 1985).



5단계는 2000년 니스정상회의를 통해 중·동부 유럽국가들

의 EU 가입을 전제로 하여 EU의 제도개편을 위한 조치를 마

련한 준비시기에서 출발한다. 이어 2003년 데살로니카 정상회

의에서 EU 헌법초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여 유럽합중국

(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

되고 있다. 2004년 5월 동유럽 8개국과 지중해 연안 2개국 등

10개국이 EU에 새로 가입하여 EU의 경제·지리적인 영역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권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럽헌법의 제정 등 EU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단

일국가와 유사한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추진으로 메가

유럽(Mega Europe)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2. EU 통합의 논거

EU는 1970년대 초부터 역내무역자유화를 실현하여 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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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EU 통합의 단계별 발전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EEC 출범

관세동맹 완성

(역외공동관세

등 대외 공동

통상정책추진,

1968.7)

회원국 확대

(6개국 12개

국으로 회원국

확대, 경제침체

로 경제의 회의

론 대두)

공동시장 형성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이동 자유화)

단일시장 출범

경제통화동맹

(유로화 도입,

거시경제정책

조화)

유럽합중국으로

도약 준비

(15개국 25

개국으로 확대,

완전경제 및 정

치통합 추진)

1957. 3 출범 1 9 73∼1986. 1 1985. 7∼1992. 121993. 1∼2 0 0 4 . 4 2004. 5∼



합에 따른 이익을 EU 참여 회원국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노력

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에 의해 창출되는

후생이익은 세계적인 경기후퇴 및 높은 인플레, 양차에 걸친

석유파동에 의한 상대가격의 변동 등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장기간 향유하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였다. 1973∼80년 기

간과 1 9 8 0∼8 5년 기간의 EU 경제성장률은 각각 2 . 2 % ,

1.5%로 1960∼73년 기간의 4.8% 수준의 절반 이하 수준으

로 하락하였다. 이 기간 동안 EU는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정부지출 증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EU의 역내교역 수준은 로마조약 체결 이후 착실히 증가하여

1958년 40% 이하의 수준에서 1970년에는 55% 수준으로 신

장되었다. 그 후 1980년대 초반 감소하였던 EU의 역내교역

수준은 1980년대 후반 다시 상승하여 1990년에는 60% 수준

으로 신장되었다.

EU 경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스테그플레이션, 경제구조

의 경직, 일본과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의 급부상에 따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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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EU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1960∼73 1973∼80 1980∼85 1985∼90

실질 GDP 성장률(%) 4.8 2.2 1.5 3.1

고용 증가율(%) 0.3 0.1 -0.4 1.2

투자 증가율(%) 5.6 0.3 -0.6 5.7

개인소비 디플레이터 4.6 12.4 8.8 4.1

경상수지(GDP비율, %) 0.5 -0.5 -0.2 0.6

정부순차입( G D P비율, %) 0.6 3.5 5.3 3.7

자료 : EU, Eurostat.



력 약화로 1980년대 초 유럽경제에 대한 회의론이 국제사회에

회자되면서, 유럽경제를 동맥경화증 환자에 빗대는 신조어

(Euro-sclerosis)가 등장하는 등 회의론(Euro-pessimism)

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침체된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EU 집행위를

중심으로 유럽통합조약인 로마조약 체결 이후 12년의 과도기

간 동안 점진적으로 완성하기로 한 역내시장 형성을 위한 경제

통합 노력을 재추진키로 회원국간 합의하였다.6) 즉, EU는 무

역과 생산요소의 역내이동을 저해하는 역내 회원국간 국경장벽

을 완전히 철폐하여, EU 경제의 공급측면에서의 활성화를 위

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EU가 경제통합을 통해 역내 회원국가간 국경의 완전철

폐를 통한 역내시장을 창출하고, 확대된 시장이 역내 기업들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원배분의 개선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또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EU 기업

의 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격인하의 계기를

마련하며 최종적으로는 내수를 자극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간주된다. 생산의 증대를 수반하는 높은 경쟁력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물가인하, 정부예산제약 여건을 완화하는 등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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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rticle 8, 1. The

common market shall be progressively established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of twelve years. 



EU의 단일시장 완성에 의해 기대되는 이익(후생의 증대)은

EU 집행위가 위탁한 2건의 연구결과인 Emerson 보고서와

Cecchini 보고서에 의해 잘 분석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

는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의 제거, 국경관리의 철폐, 경쟁에

의한 공공조달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으로 통합 이후 5년간

EU의 GDP가 2.5∼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는 통합의 효과

가 실제보다 과대 예측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 보고서들이 경

제통합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의 영향을 무시하였으며,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역외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많은 개도국들이 EU가

역외국에 대해 유럽 요새화(Fortress Europe) 전략을 추진하

여 對역외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이익에 대한 역외국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공통으

로 지적한다.

3. 동북아7)의 경제통합:유럽의 경제통합과 비교

동북아의 경제통합은 유럽의 경제통합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

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경제통합의 발전형태로 보아 동북아는

이제 통합을 시작하는 단계인 반면, 서유럽은 어느 정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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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북아에 대한 지리적인 정의는 다양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지칭하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함.



이 성숙된 단계이다. 

동북아의 경우 시장이 주도하는 통합(market-led integration)

을 넘어선 제도적인 통합의 길은 아직 먼 실정이다. 다시 말해

서 동북아지역은 무역이나 투자 등 시장의 힘에 의한 통합을

넘어서 FTA와 같이 기능적인 통합이나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APEC의 경우 미국을 위시한 아시아·태

평양 연안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과 작업위원회의 설치 및 일부 명시된

협정 이외의 제도적인 조직구조는 취약한 실정이다.

반면, 유럽은 이미 지난 1950년대에 프랑스, 독일(당시 서

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서유럽의 핵심 6개국이 EEC

를 형성하여 1995년 이후 15개 회원국, 2004년 5월 현재 25

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어 EU는 2007년 불가리아 및 루마니

아와의 가입협상을 통해 유럽연합 27개국 시대로 접근하게 된

다. EU는 기능적 통합에서 출발하여 관세동맹의 형성 등 제도

적 통합을 통해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계획을 실천하여 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1992년 공동시장형성계획의 추진과

공동통화인 유로화의 도입 등 경제·통화동맹(EMU)을 실현

한 단계이다. 현재 EU의 통합 정도는 유럽연합헌법을 초안하

는 등 초국가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밖에도 유럽은 EU 통합에 영향을 받으며 EU를 중심으로

하나의 유럽으로 거듭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COMEON의

와해로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EU의 전신인 EEC가 형성되는 시점에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

성한 EFTA 회원국들도 EU가 EEC-EC-EU로 통합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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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영향을 받아 유럽이 EU 중심으로 경제통합을 이루는 과

정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 지역은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있어

서도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서유럽의 경우는

1648년 Treaty of Westphalia에서 보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

하여 파시즘이나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유럽국가간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긴밀한 조약체계로 발전하여 왔다. 서유럽은 통합의 내용 면에

서는 경제적 통합측면이 강하나, 통합의 정신은 정치적인 요소

가 강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동북아의 경우는 전후 역내국가간 자체적인 결속을 통

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이념적인 대립이 강하였으며,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통해 동북아 안정 유지에 더

큰 역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상호간의 깊은 불신이 동북

아 국가들간의 유대관계를 약화시켜 왔으며, 아세안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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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동북아와 유럽의 경제통합 비교

동아시아 유럽연합

통합형태 시장통합지배형태 기능적 제도적 통합 주도

규 범 유동적, 컨센서스 형성 단계 협정에 의거 구속력 유지

통합주체 다국적 기업 국내 정치인, EU 관료

정부역할 통합촉진자 역할(facilitator) 통합의 리더 역할

회 원 국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최빈국망라 선진국중심, 최근중진, 개도국참여

무 역 세계시장, 산업내 무역증가 역내무역 중심

투 자 생산네트워킹 증가추세 긴밀히 연계

통화통합 취약한 상태 유로화 도입으로 통합성취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마치“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는 말과 같이 역내 국가들간에는 유럽식의 조약체계로 발전하

기보다는 비구속적 협정(non-binding agreements)을 선호

하여 왔다.

또한 서유럽과 동북아간에는 구성국가들의 경제력과 발전단

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EU의 경우 2004년 5

월 새로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1인당 GDP 수준이나 발전단계가 대체로 유사하나, 동북

아와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장 부유한 일본에

서부터 이제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중국과 미얀마, 파푸아뉴기

니 등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력 격차와 상이한 경제

발전단계를 보이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유럽 국가들간에는 지역내 무

역의존도가 높은 반면, 동북아시아지역 국가간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동북아 국가들의 무역상대국은 역내국가이기

보다는 미국, 유럽 및 역외 개도국 등 세계시장 지향적이어서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다자무역체제 안에서 얻

을 수 있는 이익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경제가 지닌 경제력을 감안하고,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인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동북아 국가간의

역내무역 비중은 현재의 NAFTA 수준에서 점차 EU 수준으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시장 주도에 의한 동북

아 지역경제통합이 제도적인 통합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특

히 중국은 제16기 중국 당대회(2002년 11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의 G D P규모를 2 0 0 0년 기준으로 2 0 2 0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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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증가시켜 비교적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는“샤오깡(小康)

사회”를 달성하고, 그 후 2050년까지 이상적인 복지가 실현되

는“따뚱(大同)사회”로 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이 완성되는 경우 중국은 2050년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1 4∼1 8 %를 차지하고 1인당 평균소득 수준이 2 0 2 0년까지

3,000달러에 이르며, 2050년에는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

으로 예상8)되어 동북아의 시장규모는 북미시장 및 유럽시장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

북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경제적인 유인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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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골드만 삭스도 2003년 보고서인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을 통

해 2040년 중국의 GDP규모가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인 26조 4,390억 달러에 이르

며, 2050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44조 4,5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동북아 경제통합 현황, 과제 및 전망

1.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논의 개관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

로 한 이 지역 내에서의 경제통합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광의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이 1960년대 초부터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

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9)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지역내 국가들간 거시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협

조 움직임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

19

9) 1980년대 아·태지역 전체로의 경제협력체 구상은 1988년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이

O E C D형태의 태평양 경제문화협의회의를 제안한 데 이어, 미국의 슐츠 국무장관이

OECD형 또는 G7형태의 태평양 공동협력체를 제안, 호주의 호크수상이 1989년 아·

태 경제장관회의 주선 및 미 상원의원 크렌스텐의 태평양 국가간의 연례 정상회담 제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됨.

제Ⅳ장



(AFTA : ASEAN Free Trade Area)의 발족10)이 효시라 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협의체

(EAEC : East Asia Economic Caucas) 구상에 대해 당시 일

본의 하시모토 통산상이 이를 지지하는 등 이 지역 국가들의 관

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는 특정지역 개발 중심의 지역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환동해 경제권, 환황해

경제권, 중국 3성과 대만, 홍콩이 참여하는 화남경제권,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참여하는 인도차이나 경제권,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는 성장의 3각지대 등

이 대표적인 지역경제권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 대만이 제

안한 대만, 홍콩, 중국을 연결하는 소위 광역 중국경제공동체

(Greater Chinese Economic Community) 구상도 형태를 바

꾸어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동북아 국가들간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 9 8 6년부터 E U와 동아시아 국가간에 A S E M ( A s i a - E u r o p e

M e e t i n g )을 추진함으로써 A S E A N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지역협력을 위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옴에 기인한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간에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협력이 있어

야 한다는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후 장기적으로 F TA

등 지역협력체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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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8 0년대 말부터 아·태 경제협력체(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이 지역의 경제

협력체로 자리 매김함.



APEC에 이어 ASEM의 추진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의 계기가 마련된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상

호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면에는 1997년 이 지역을

휩쓴 경제·외환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FTA의 세계적 확산,

중국경제의 급부상, 중국과 일본간 ASEAN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FTA 경쟁 등 다양한 동기가 있다.11)

이 가운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과 경제

위기가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

아 국가들은 거시경제적 성과와 상관없이 외환유동성 부족만으

로 한 나라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

에 대한 반응으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결속을 시

작하였다. 

쌍무적인 협력관계에서 한국은 일본과 2001년 9월 전체 20

억 달러 규모의 통화교환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과도 2002

년 같은 액수에 대한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 동아

시아와 호주의 중앙은행간 회담에서는 아시아 채권 시장을 활

성화시키고 금융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0억 달러에 상응하

는 아시아 채권 펀드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ASEAN+3국(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비

슷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참가국들은 매년 1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아시아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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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hujiro Urata,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with a Focus

on Trilateral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he View from Jap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Cooperation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he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Business and Economics,

Korea University, September 19, 2003.



같은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은 비록 직접적으로 지역 FTA의 논

의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 초의 다른 경제협력

의 움직임과 더불어 지역 경제공동체의 출범에 대한 공동인식

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 중국 및 한국 등 동북아 3국은 A P E C과 A S E M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3국 공동의 경제협력에 관해 활발

히 논의하여 왔다. 한·중·일은 1 9 9 9년 A S E A N + 3의 3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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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아·태지역의 주요 지역경제협정 추진현황

NAFTA AFTA APEC EAEC

참 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ASEAN 미국, 일본, 중국,

NICs, ASEAN,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NICs, ASEAN, 

미얀마, 베트남

추진

경과

1992.8 협상안합의

1 9 9 4 . 1부터 추진

예상

1 9 9 1년초태국

제안

1 9 9 3 . 1부터추진

1989년 초 호주

제안

1989.11 이래

6차회담

1990년 말

말레이시아제안

성 격

향후 1 5년 이내

자유무역권 형성

교역 장벽 철폐

경쟁환경 조성투

자기회 확대

1 9 9 3 ~ 2 0 0 8기간

중 자유무역권 형

성공동특혜관세

비관세장벽철폐

무역진흥, 투자및

기술이전 활성화

인력개발협력 등

기능별 협력추진

국제협상시 공동

보조역내국의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

전망

및

결과

자본,기술,노동

결합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원

산지규정 강화

등 역외수출에

대한 차별

ASEAN Concord Ⅱ

조인을 통해 2 0 2 0

A S E A N경제공동

체( A E C )설립 목

표,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역내이

동장벽제거

회원국간 다양한

이해관계로 협력

방향 및 역할 불

투명, 역내무역·

투자자유화가 주

요과제로 부상

논의 초기 미국이

반대, ASEM 추

진 을 계 기 로

A S E AN+한·

중·일의 형태로

발전



상회의를 기점으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A S E M이 E U와 동아시아간에“지역 대 지역”협력의 성격

을 나타냄으로써 E U에 대응한 동아시아 참여국들간의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생긴 자연스런 현상1 2 )으로 풀이된다.

이후 2 0 0 2년 제4차 ASEAN+3 정상회의(한국은 김석수

총리가 참석)에서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 11월 서울에

서 개최된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다자통상국장 회의에서는 지

역 FTA 협정을 위해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하고 이를 위

한 민간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의 선언이

2002년의 공동연구 결정 그리고 2003년의 공동연구의 실천으

로 발전하였다.

2 0 0 3년 1 2월 2 8일 서울에서 한·중·일 외교부 아주국장회

의를 개최1 3 )하여, 같은 해 1 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한“한·중·일의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이행을 위

한“3자 위원회”(the three party committee) 구성방안에 관

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3국 정상의 공동선언을 구체화

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는 등 한·중·일간 협력이 점차 구체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협의내용은 2003년 회의에서 ① 한·중·일 외교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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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SEM에 대해서는 신용대 외,「ASEM 무역활성화 방안」, KIET 연구보고서, 산업연

구원, 1998 등 참조 바람.

13) 이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정상기(丁相基) 아시아·태평양국장과 FU Ying(傅 瑩) 중국

아주국장, 그리고 YABUNAKA Mitoji(藪中 三十二)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각국의 3자 위원회 수석대표를 맡고, ② 3자 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 ③ 3자 위원회는“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

동선언”의 3국간 협력진행 상황 평가, 새로운 협력분야 기획

및 조정, 3국 정상회의에 제출할 연례보고서를 준비하고, ④

차년도 국장급회의(사무국)는 3∼4월에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2004년 6월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한 회의에서는 기존

에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추인하는 한편, 한·중·일 외교

부장관 회의를 A S E A N + 3에서 분리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할 것

과, 3국 공동선언상 합의된 협력사업의 추진현황( P r o g r e s s

R e p o r t ) 및 향후 실천계획(Trilateral Plan of Action) 작성

등을 합의하였다. 

동북아 3국은 3자 협력과 병행하여 양자간 경제협력도 활발

히 추진하여 왔다. 일본과 한국은 그동안의 공동연구를 바탕으

로 2 0 0 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A s i a - P a c i f i 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에서 2 0 0 5년을

목표로 양국간 FTA의 결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발표하

였다. 그 후 양국 연구기관간 연구를 거쳐 양국 정부간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중국과 한국은 2 0 0 2년 차관급(한국의 산업자원부, 중국의

상무부) 협력채널을 구성하고, 양국간 산업 제품의 표준화를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교환하였으며, 향후 이를 전체 동북아에서의 표준화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표준협회와 중국표준화협회가 양

국의 협상 주체로 등장하였다. 양국간 협력은 양국 생산효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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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뿐만 아니라 산업제품의 표준화를 위한 다른 경제대국들과

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 

2003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2회 한·중·일 민관표준회

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양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

라 경제·통상장관회의( 9월, 브루나이), 재무장관회의( 5월,

상하이), IT장관회의(9월, 모로코) 등을 개최(환경장관회의는

1999년부터 개최)하였다.

현재 동북아 3국간에는 한·일 F TA가 한·중 혹은 한·

중·일 FTA의 경우보다 앞서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동북아 3국간의 제도적 통합 논의는 실

물경제의 통합 움직임보다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에서는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통합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

미 2002년에 공식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대하여 FTA의 구축을

제의한 상태이다.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3국간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아세안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전략의 일부로 간

주하고 동아시아 협력의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

2. 한·중·일 3국의 지역경제통합 논의 동향

(1) 중 국

FTA를 축으로 하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동북아 3국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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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 0 0 1년 말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 T O )의 회원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2 0 0 6년까지 자국시

장을 개방해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개방 전에 산업

효율성을 증진하고 산업구조를 현대화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

다. 이를 위한 자본은 해외투자와 수출의 활성화를 통하여 조

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 대국들과 F TA를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2 0 0 2년 미국 및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과도 F TA를 위한 회담을 시작

하였다.

이와 같은 개방정책의 하나로 중국은 홍콩과 긴밀한 경제파

트너십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을 체결하여 2004년 1월부터 홍콩에 대하여 시계, 의

류, 보석류 등 27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서비스 시

장을 개방하며, 2006년부터는 홍콩이 원산지인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장기적으로 마카오, 대만 등을 포함하

는 중화권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의 정

상회의에서 당시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3국간 F TA 체결과

관련한 협의개시를 제안하는 등 한·중·일 3국의 FTA 체결

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10월 7∼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

에서 개최된 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은“3

국간 협력촉진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안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한·중·일 3국간 FTA의 체결뿐만 아니라 정치, 안전보장, 지

적재산권 보호, 관광, 과학기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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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ASEAN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

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인접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FTA협정을 통해 강화할 자세임을 천명하였다.

우선 아세안과는 10년 안에 FTA를 체결하기로 2001년 합

의하였다. 중국과 ASEAN은 2004년 중반까지 자유무역에 관

한 협상을 진행하고 2010년까지는 FTA를 결성할 것을 확인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

얀마는 2015년까지 합류할 예정)하고 2005년까지 양자간 무

역액을 2001년의 두 배 수준인 1,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등

경제관계를 긴밀화하기로 천명하였다(중국·아세안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 중국은 안전보장 면에서

도 아세안의 기본조약인 동남아시아우호조약(TAC)에 조인하

여 아세안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음을 시사하는 등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국과는 2003년 10월부터 야채 및 과일

등 188개 품목의 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ASEAN과의 FTA로 관세 수준을 낮춤으로써 자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인식된다. 중국은

자국 산업이 현재와 같이 급속히 고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ASEAN이 중국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

단한다. 현재 중국과 ASEAN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

어 FTA의 산업보완 효과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힘

든 상황이다. 

중국은 자본투자 면에서 ASEAN의 매력이 제한적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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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동남아의 해외 중국인 자본이 중국의 개방 초기에는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세계적인 대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한 1 9 9 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현저히 감소하

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2 0 0 3년 상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회원

국)에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제안하는 등, 중앙아시아와 남아

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파키스탄, 인도, 시킴(India),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및 러시아, 몽골 등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과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할 때,

중국은 이들 국가들과 FTA 체결이 성사되는 경우, 경제적인

측면 이외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일 본

일본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동북아 3국과 동남아 11

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FTA를 제도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선도 산업국으로서의

위치를 감안할 때, FTA 체결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일본은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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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자주의의 취약점을 양자간 FTA로 보완하는“양방향 접

근방식(dual approach)”을 채택하고 양자간 FTA 체결을 중

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14)

일본의 전략은 2002년 미얀마에서 개최된 일본-ASEAN 포

럼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국가들의 경제 상태와 이해관

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각 ASEAN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업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싱가포르와 우선적으로 협정을 체

결하였으며, 이어 ASEAN 국가들, 멕시코 및 한국 등 경제적

이해가 큰 국가들과 F 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03년 초 가장 경제적 마찰의 가능성이 낮은 싱가

포르와 일종의 F TA인 E 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멕시코와는 2003년 FTA 타결

직전에 일부 품목(돼지고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교

착상태를 보이다가 2004년 3월 협정체결에 합의하였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개시하

여, 이미 산·관·학 공동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

으로 양국은 2003년 12월 22일 제1차 정부간 협상을 시작한

상태이다. 한·일간에는 2002년 1월 1일자로 양자간 투자협

정(BIT)이 발효되었다. 

일본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장차 중국이 포함된 동북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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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 FTA로 발전하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이미 확립된 경제협력의 정도를 감안할 때 일본에 있

어 매력적인 FTA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

역경제통합과 관련해서도 현단계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ASEAN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다. 일본-ASEAN 정상회의시 양 지역간 포괄적 경제

협력협정에 관한 기본초안이 제시되었다( 2 0 0 3년 1 0월) .

ASEAN 국가 가운데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일본과 양자

간 FTA에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국과

는 연구와 정식협상의 중간단계인 실무자급 협의 개시로 조기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ASEAN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경제적 효과(경제협력 전문가그룹 보고서, 2002년 9월)는

GDP증대 효과, 수출증가 효과 등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에

서 1차 산업의 무역과 관련하여 관련 이익집단의 이해가 첨예

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농민과 농촌에 주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처지이다. 한

예로서 2003년 멕시코와의 FTA 논의도 최종 단계에서 농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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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관세가 문제가 되어 결렬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ASEAN 국가들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의 FTA

체결의 우선적인 고려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지역협

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치,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긴밀한 경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

적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여 일본의 무역 및 투자확대에 장애

가 되는 국가와 FTA 체결을 통해 이와 같은 애로요인을 풀어

간다는 입장이다.

(3) 한 국

우리나라는 2 0 0 3년 초 한·칠레 F TA를 체결하고 2 0 0 4년 2

월 비준을 완료하여 4월 중 양국간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회원국 가운데 어떤 나

라와도 효력을 발휘하는 FTA를 갖지 않은 나라라는 고립된 입

장에서 탈피하였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 협상을 체결하고도 자신들의 불이

익을 우려하는 농민단체와 노동조합 같은 이익 집단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국회에서의 비준이 몇 차례 지연되어 왔다.

이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인 국가로 인

식되어 대외협상시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

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중·일간 동북아 경제통합과 관련, 그동안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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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ASEAN+3국 회담에서 동아시아 FTA의 구축을 제

안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였으나, 최근 중국과 일본이 보

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국가라

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일본과 공동으로 한·일 FTA의 연구를

시작하고 2003년 12월 22일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정부간 회의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FTA의 우선

적인 추진을 장차 중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3국간 FTA로 발전

하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3. 동북아 경제통합의 제약요인

많은 논자들은 3국간 F TA 등 지역경제통합이 장기적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는 입장

은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인데, 이는 3국간 지역경제통

합을 위한 경험의 부족과 3국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적·정치적 신뢰 부족에 기인한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동북아에서 경제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진전이 더딘 이유로는 3국간 지역국가들간의 협력에 대한

정치적 신뢰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중

국의 개방 이후 동북아에서 역내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

다 하더라도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 때

문에 서로간의 선의(good will)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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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 안에서 상대방의 발언권이 증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

으며, 중국과 한국의 사이에는 조·중 동맹과 한·미 동맹 등

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 3국의 관계는 비록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전략적 경쟁관계의 성격

이 우호적인 동맹의 성격보다 짙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동

북아 3국간의 정치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한·일 혹은

한·중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견제심리를 고려할 때, 중·일 관

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최근 중국의 리더십이 제4세대로

교체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이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동북아 협력을 위해서도 바

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각각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중국 위협론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이, EU

안에서 독일 프랑스 등 주도국이 구조조정기금과 같은 기금을

통해 역내 저소득국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중국의 사회간접자

본 확충에 매년 GDP의 일정금액을 3국 공동의 예산으로 활용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할

도 중요한데, 중국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심리적 상처

(trauma)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국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양국간 경

제적 상호의존성이 확대되어 상대방에 대한 안보 전략적 견제

심리를 압도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언급할 또 다른 정치적 변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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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다. 이는 세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미국은 1990년

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 일본 주도로 논의됐던 아시아통

화기금(Asia Monetary Fund: AMF)의 구상에 초기에는 반

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그 후 미국도 회원으로 참가하는 조

건으로 반대의사를 철회하였다. 일본의 AMF 제안에 대하여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엔(Yen) 경제권이 출현하지 않을까 의구

심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이 구상을 반

대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APEC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해당사

국(stake holders)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지역경제협력체를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미국도 장기적

인 국익을 고려하여 이 지역의 결속을 지지하고 차후 협력을

위한 채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중·일 3국간 경제발전의 차이

가 이 지역 경제통합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고도로 발달한 선진 공업국이며, 한국은 경제발전에 있어 중상

위 층에 속하는 국가이고 중국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개발도상

국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 관습, 법·규정, 사회간접자본 등

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조화를 표출하여 지역경제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중국

은 사회주의 국가의 많은 유산인 국가의 경제간섭, 불투명한

상 관행,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정도의 차이는 동북아 3국간 노동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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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본은 자본

과 기술을 가졌고, 한국은 어느 정도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개

발 경험을, 중국은 풍부한 노동과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

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가운데 가장 낙후된 중국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

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3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점차 커지

고 있다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의 금융 부문은 최근 개방으

로의 추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 금융부문에서의 협

력의 폭도 더욱 넓어질 것이 쉽게 예상된다. 즉, 중국 은행감독

위원회는 WTO 가입 당시 약속한 은행부문 개방일정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외자은행의 위안화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영

업허용 지역을 제남, 복주, 성도 및 중경의 4개 도시로 확대하

고 있다. 기존의 영업허용 지역은 상해, 심천, 대련, 천진, 광

주, 청도, 남경 및 무한의 8개 도시였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 허용으로 개인에 대한 위안화 영업은 2006

년 이후 개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면들을 고려할 때, 향후 동북아 협력은 한·중·

일 3국에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동북아 FTA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도 같은 입장을 보

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이 3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오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은 자본집약재 생산에, 한국은

자본재 및 중간재 생산에, 그리고 중국은 소비재 생산에 특화

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3국은 현재 내부적 이유로 각기 산업 구조조정을 추

진하고 있다. 일본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에서 보듯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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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전방위적인 제조

업체제의 구조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비효율적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은 소득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3국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3국간 분업체계의 구축

은 3국간 마찰 없는 역내교역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의 바람직한 균형을 가져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적자규모는 2001년 49억 달러,

2 0 0 2년 6 4억 달러, 2003년 1 3 0억 달러 그리고 2 0 0 4년

1~4월 65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중국은 1997년 반덤핑 규제가 도입된 후 2002년까지 총

21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는데, 한국 제품이 그 중 16건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對일본 무역적자는 2000년 114

억 달러에서 2 0 0 1년 1 0 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

147억 달러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2003년에는 190억 달러

그리고 2004년 1~4월 82억 달러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對일본 무역흑자는 증가추세이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입과 수출은 1995년 각각 360억 달러와 220억 달러이었으

나, 2000년 각각 5 5 1억 달러, 30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United Nations 2001).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또 다른 경제적 제약요인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실업증대와 농업 부문에서의 수입 감소이다. 우선

실업의 경우 일본과 한국도 대비가 필요한 부문이지만, 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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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문이

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개혁의 속도

를 늦출 가능성도 예상된다. 지금까지 중국은 국유기업의 개혁

과 경제구조의 조정을 지속하고 있으나, 1960∼7 0년대에 태어

난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

국은 W T O의 가입에 따라 2 0 0 6까지는 무역장벽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개혁의 후퇴는 예상되지 않는다. 중국의 공

식 관세율은 일본과 한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각종 설비투자

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을 감안하면 실질관세율은 매우 낮을 것이

므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중국의 시장 충격은 생각보

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3국간 지역경제공

동체 형성이 중국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급격한 고용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동북아 지역무역협정은 또한

다른 많은 F TA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무역창출 효과를 기대하

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F 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F TA 참

여국가간 관세철폐에 따라 수입선이 F TA 참여국으로 전환됨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등 부정적인 영

향을 받을 개연성이 인식되나 이 지역국가들의 성장에 따라 장

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역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실정이다.

한편, 농업 부문의 경우, 중국은 개방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

지만 한국과 일본은 민감한 정치적 변수로 여기고 있다. 중국

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최근 급속히 농산물 순수입

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나,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및 일본과 지역무역협

정을 체결한다면 농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의 숨고르기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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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5) 반면, 한국과 일본은 한·칠레

FTA, 일·멕시코 FTA 사례에서 보듯이 농민 단체들과 비정

부기구(시민 단체)들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이다.

비록 농업개방의 문제가 과거 국제 경제협상의 학습효과와 농

민들의 노령화로 인하여 중기적으로는 해결이 예상되지만, 일

본과 한국이 FTA의 미체결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면 농업의 개방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농업시장

의 개방은 2002년 도하개발의제(DDA)의 핵심 이슈 중 하나

로 2004년 현재 농업보조금의 철폐의 합의가 이루어져 DDA

협상 전체의 진행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판가름이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쌀의 경우 최소시장접근 허용 및

관세화 여부도 앞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나,

어느 경우든 농업부문의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지역경제통합의 산업별 영향

한·중·일 3국은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급부상하면서 3국간

교역관계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4∼2000년의

기간 동안 한·중·일 3국은 3국간 교역에서 보완적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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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3국간 경쟁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면

서 3국 산업의 보완적 협력관계가 더욱 증대되는 추세이다(박

중구, 2003).

교역관계에서 경합관계(3국간 수출경합도지수로 측정)는 3

국간 경쟁력 차이로 인하여 한·일간 경쟁이 가장 심하고,

중·일간 경쟁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기

존 한·일간 경쟁관계보다 중·일간 또는 한·중간의 경쟁관계

가 훨씬 심화되는 추세이다. 

교역에서 보완관계(3국간 수출결합도지수로 측정)는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일본에 비해 훨씬 높고,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시장보다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

으로 높으며,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일본에 대해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은 한

국과 중국에 자본재와 중간재를 모두 수출하는 교역구조에 기

인한다. 

산업내 무역(3국간 산업내 무역지수로 측정)은 대부분 산업

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제지, 비철금속,

기계류, 정밀 기기,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산업내

무역지수가 3국 모두 상승하였다.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한

산업의 수는 한·일>한·중>중·일의 순이며, 특히 한·일간

보완관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산업 분야에

서의 산업내 무역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

서의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는 경우 3국간 산업내 무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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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완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간 FTA 체결과 같은 경제통합 논의는 3국간

산업의 경쟁관계와 보완관계가 강화되면서 더욱 필요성이 인식

되고 있다. 물론 한·중·일 3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육성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막대한 개발비용과 개발위험을 감축하

고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상호간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

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가 일본과 한국의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전기·전자, 화학, 수송기계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3국간 수출

구조에서 경합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16) 한편, 3국간

산업내 무역도 같은 맥락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직적 공

정내 분업과 함께 수평적인 제품차별화 분업이 활발해지고 있

는 실정이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3국간

협력의 강화는 이 지역 경제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평

가된다.

동북아 FTA에 따른 국별, 산업별 영향은 우선 일본은 제조

업의 경우 3국 가운데 가장 낮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경제규모와 높은 상품 경쟁력 등에 따라 단기적

으로는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관

세가 낮아진다면 일본 제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자동차, 기계류

및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대일 적자폭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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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된다.17) 그러나 한국은 생산요소 비용에서 일본

에 비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확대,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이고 세계시장

에 공동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한국의 경제규모, 기초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부분적으로는 선진기술의 도입 등을 병

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적 무역정책( s t r a t e g i c

trade policy)에 대하여 미국 등 선진공업국의 압력이 증대하

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축

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국은 WTO 등 다자체제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는 한편, 관세율의 점진적인 인하 등 일방주의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제조업의 경우 일본뿐 아니라 앞으로는 중국과의 경쟁

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은 범용 기술제조업에서는 이미 한국

과 경쟁관계에 있고, 첨단 주력산업에서도 양국간 기술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03년 8월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주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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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망,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 전략적 제휴 가능성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나, 무관세화가 진행되거나 2004년 이후 무관세화가 실시되는 반도체, 철강산업

에서는 FTA에 따른 관세철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한·일간 관세율 격차

가 크고 일본이 경쟁우위를 지닌 자동차, 기계산업에서는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대

일 무역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됨. 양국간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있는 전기·전

자산업의 경우에는 FTA 체결로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나 경쟁은 더욱 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박중구, 「한·중·일 산업경쟁력 비교분석」, 2003. 10. 



출상품은 일본 및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 한국의 주요 수출 10대 품목 중 반도체, 승용차, 화물선 및

자동차부품은 일본과, 송수신기 및 입출력장치는 중국과, 컴퓨

터부품 및 TV부품은 양국 모두와 경쟁관계에 있다. 전자산업

의 경우 한·중·일 3국의 산업경쟁력 수준은 한국이 일본보다

2∼3년 뒤지고, 중국에 비해서는 4년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되

고 있으나 그 격차가 계속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기술분

야 핵심역량은 일본이 신제품 개발기술 분야, 한국이 제조공정

분야, 중국이 조립가공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차

지하고 있다. 특히 3국은 무역의 상호보완형에서 경쟁형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한국과 일본

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18)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한국

은 민·관 합동으로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비교우

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과감히 산업협력을 도모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

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외국 R&D센터의 국내 적극 유치, 한

국기업의 중국현지 R&D센터 설립, 현지시장 마케팅 차별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3국의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기업간

또는 학술기관간 인력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의 긴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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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대영,“한중일 전자산업의 경쟁구도와 우리의 돌파구”,「월간 KIET산업경제」, 산업

연구원, 2004년 5월호, pp. 45~58 참조.



한편, 한·일 및 한·중·일 FTA 논의에서 비관세장벽의 제

거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관세 철폐만으로는 소비

를 제외한 다른 거시경제 분야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비관세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1980년대의 미·일 구조조

정 협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부

문은 제도적 해결이 한계를 보이는 부문이지만 최근 세계경제

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각국이 개선에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해

야 한다. 

일본은 폐쇄적인 비즈니스 관행 등 비관세 장벽이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약 2년 동안 3,000여 개에 달

하는 각종 무역장벽 조치를 철폐하여 왔다. 그러나, 자국 기준

의 강요( n o n - c o n f o r m a n c e )나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

FTA는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구체화되

어야 한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또 다른 목적은 역내 투자의

활성화이다. 중국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투자는 FTA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활성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對중국 투

자에서 초기에는 유통 등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였으

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직

접투자도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 중소 제

조업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나, 수출을 위한 중소규모의

단순 임가공 제조업 투자에서 대기업에 의한 첨단산업 및 국제

시장을 겨냥한 거점본부 개념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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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투자는 많은 기업에 있어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어

적극적이다.

세계 500대 기업 중 400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그

중 150개 기업은 연구개발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자본

의 국제이동은 WTO 및 각국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증가

할 것이다. 한국은 역내 투자의 면에서 해외 진출과 해외자본

의 유치를 모두 추구하여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현재 한

국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투자 자유화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자

유로운 해외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국내 투

자 유치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위축된 국내산업의 활

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과의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

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개

발에 역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농업 부문은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무역역조 해소를 이

유로 FTA 등 앞으로의 지역무역협정 협상에서 포함할 것을 요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의 무역흑자는 1 9 9 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머지 않아 무역적자가 예상되어 중

국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1995년 167억 달러, 1996년 123억 달러, 1997년 404억 달

러, 1998년 435억 달러, 1999년 292억 달러, 2000년 41억

달러, 2001년 225억 달러(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2003)를 기록하였다.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농축산물의 대일 수출에

서 이득이 예상된다. 관건은 일본이 어느 정도 농업분야를 개

방하느냐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2003년 11월 총선을 앞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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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국

멕시코산 농축산물의 수입 범위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타결이 지연되다가 2004년 3월 일본이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

방하는 한편 멕시코가 철강, 자동차 등 일본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FTA와

상관없이 앞으로 WTO 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개방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EU와 마찬

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농가소득에 대한 직접 보전으로 농업의

개방에 따른 집단반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외 소득

의 증대, 기업 영농화 등의 추진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접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향후 논의 전망

2 0 0 3년 1 2월 2 2일 현재 한·일 F TA는 제1차 협상을 개최하

여19) 추진일정을 밝힌 상태이고 한·중·일 FTA는 공동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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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일 양국은 2 0 0 3년 1 2월 2 2일(월) 서울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는데,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현

종(金鉉宗)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에서 약 4 0명이 참석함. 한편,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후지사키 외무심의관(차관보

급)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성, 재무성 등에서 약 3 0명이 참석함. 양국

은 지난 2 0 0 3년 1 0월 2 0일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에서

2 0 0 3년 중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여 2 0 0 5년 중 종료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추진함. 한·일 FTA 협상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비관세장벽

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진행 중이다. 따라서 동북아 FTA는 이제 비전 단계에서 벗어

나 구체적인 협상을 위한 예비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일 FTA는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추진되

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 FTA는 중국이 동북아 지역

경제리더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반

영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농업개방의 부담을 우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기술력이 높고 대외의존도가 낮은 일본이 최근 FTA 추진에

적극적인 배경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심리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2001년 중국이 ASEAN과의 FTA 추진을 구체화하

자 일본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 협상하여,

2002년 1월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경제파트너십협정(EPA)

을 체결하였다. 

또한 일본은 현재 추진 중인 한·일 FTA 체결에도 한국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02년 10월 발표된 일본 외

무성의 FTA 전략에 의하면, 일본은 우선 정치·경제적 부담이

적은 ASEAN 및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

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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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리고 무역투자협력, 중소기업협력, 과학기술협력 등의 경제협력사업들까지 포함하

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우리 정부는 협상 개시에 대비, 의제별 대응

방안과 협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15일(월) 10시 외교통상부 국제

회의실( 3층)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함. 사실상

한·일 FTA 협상단의 발대식을 겸한 동 행사에는 외교통상부 등 21개 관계부처는 물

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의 연구소 및 학계인사 등 100

여명의 각 협상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함. 우리 정부는 이번 연찬회에서 한·일 FTA 협

상의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논의함.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2 0 0 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의 실패를 계기로 대외정책을 다자간 협력의존

방식에서 양자간 FTA를 보다 중시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였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한국은 제조업 부문만을 고려한다면 중국(높은 관세율)이나

혹은 미국(철강, 의류, 섬유 등의 수입장벽)과 FTA를 맺는 것

이 더 가시적인 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부문 때문

에 일본과 우선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역시

같은 이유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싱가포르와 2 0 0 3년 1 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FTA의 체결을 선언하였다.20)

이와 함께 한국은, 한·중·일 3국 FTA를 구성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 우선 한·일 FTA를 체결

하고 나중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일본과 FTA 체결을 위한 공식적인 협

상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FTA의 체결이 운송 및 통신시설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법 및 규정 등 규범의 국가간 조화

또는 통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간 심한 격차가 있는 경

우 FTA 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다.

FTA 협정은 또한 무역,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

래 활동, 정부 조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어야 한

다는 면에서 한·일 FTA가 한·중·일 FTA보다 현실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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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은 칠레와의 FTA 발효(2004. 4. 1)에 이어 일본( 2 0 0 5년 말 타결), 싱가포르

( 2 0 0 4년 중 타결), ASEAN(2004년 1 1월 공동연구보고서 제출) 등과 다면적 협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멕시코와도 조기에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에서나 객관적인 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많은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이유로 한·일 FTA를 우선 추진하고 나중에 중국을 포

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21)

그러나 중국은 상대국들과의 FTA 협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난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지도력에 의한 추

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중·일 3국간 지역경

제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전술한 중

국과 ASEAN간의 FTA 체결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

데, 이 경우는 시장경제의 성숙에 의한 자연스러운 협력이 아

니라 국가간 제도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통합이 신속하게

추진된 경우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F TA 및 한·

중·일 FTA를 망설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지역협력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일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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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나라는 한·일 F T A의 정부간 교섭개시 결정 등 FTA 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한·

일 F T A보다는 한·중·일 F T A가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증대되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한·일 FTA, 한·중 FTA, 일·중 FTA 등 2국간 F T A가 바람직한지, 한·중·일

3국간 F T A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음.

특히 한·일간에는 산업구조의 유사성에 따른 경쟁관계로 인하여 참여국간 보완적인

관계가 높은 NAFTA와는 다른 형태의 FTA가 가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완적인 분

야가 많은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3국간 FTA를 선호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을 차치

하더라도 논리적인 수긍이 가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아직 3국간 FTA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은 실정임. 즉,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3국간 시장개방성 차이나 체제의 상이함에서 오는 불일치 및 상대적인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중·일 3국간 FTA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

으나,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아직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3국간 FTA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태임. 

이 점이 한·일 FTA의 우선 추진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중국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발

전하자는 논리적인 근거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유관영, 송기재 외,「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3,

산업연구원, 2003. 12 참조.



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할 수 없는 현실도 3국간 지역

경제통합 논의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한·일 FTA도 장차 중국이 참여하여야 산업측면에서 효

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3국

간 지역경제통합 논의는 점차 현실적인 과제로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일 혹은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미국은 반

도체, 통신 장비 등 자국 제품이 한국 혹은 중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국 및 중국에 대하여 FTA를 요

구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은 FTA

논의를 시작으로 하여 점차 지역경제통합을 심화시키는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3국간 공동의 이

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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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로드맵

1.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비전

경제통합은 경제적 실리와 정치·문화를 포함하는 모든 여건

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국민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은 중세 이후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종식하고

국가간 반목과 보복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 분열된 지역

경제통합에 노력하여 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유럽의 경험은 정치

적으로 평화와 안정 유지, 경제적 국경이 없는 시장형성의 바

람이 지역경제통합의 근저에 깔려있다. 그리고 석탄·철강 공

동체 형성도 전쟁무기 생산 원료인 철강과 석탄을 공동 관리함

으로써 정치·군사적 목적보다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수

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즉, EU는 생 시몽(Saint Simon)의 대규모 유럽의회 창설

을 통한 통합(1814),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보통선거

에 의한 유럽대표의 선출을 통한 유럽합중국 건설(1848) 등의

사상을 바탕으로 슈망( S c h u m a n )의 제의(1950. 5)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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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모네(Jean Monnet)의 석탄·철강 공동체(ECSC)로 구체

화된 2차 대전 이후의 평화 추구와 인간가치 존중을 목표로 경

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한편, 동북아지역에서는 안중근의‘동양평화론’과‘동양공동

체론’등이 주창(1909∼1910)되었으나, 아직 3국 공동의 이

념적 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특성으

로 보아 지역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통의 가치창출이

21세기 한·중·일 3국의 비전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도 유럽통합의 경험에서 보듯

이 한·중·일 3국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

해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역내 공동관심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제도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부문

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역사적, 군사적 갈등을 해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관계 및 문화적 근사성과 같은 특수

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와 자유화에 국한하

는 F TA와 같은 실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능적인 접근보다, 장기

적으로 3국이 E U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의 동북아 시장을 지

향해 가는 3국간“동북아 단일시장(Northeast Asian Single

M a r k e t )”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2 2 ) EU

의 경험에서 볼 때, 단일시장이란 참여국간 국경을 완전 개방

하여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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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동북아 협력모델은 대부분 지역내 경제협력의 확대를 전제로 한 연구이며, 현재

논의 중인 FTA정책은 동북아 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가시적 목표이나, 장기적 관점

에서 동북아 단일시장 형성 등 역내시장통합을 위한 과정으로 파악함.



없는(borderless) 경제·지리적인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대시

장의 형성으로 역내기업은‘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경쟁

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는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

을 갖게 된다.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위한 저변확대 노력도 필요하

다.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안보, 문화적 측면 등 비경제분

야의 교류확대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 및 전문가 중심의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확대하여 3국간 다양한 분야

의 협력을 통해 3국간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3국

간 경제통합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규모시장을 통해 차세대 성

장동력산업을 포함한 산업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분야인 안보적 측면에서 동북아 3국간 지

역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문화적 측면

에서 3국 공통의 가치창출을 통한 세계화 추세에 공동 대응하

는 노력의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2. 원칙 마련과 기구화 노력

한·중·일 3국 중심의 단일시장은 WTO 규범과 정합성 유

지 및 미국, EU 등 서방선진국을 포함한 역외국에 문호개방을

위한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되, 3국이 주도권을 갖는 지역

무역기구(regional trade agrement : RTA )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EU식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일시장 개념에 기초한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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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일시장은 과거 일본 중심의‘大東亞共榮圈’의 경우와 같

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에서의 접근이 아

니라 참여국간 공동의 틀(기구)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3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해를 조정한다는 원칙에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단일시장 형성을 위해서 기본원칙

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경제통합에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하다. EU는 경제통합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 제정

우선 원칙, 상호인정 원칙 등 공동의 원칙을 마련하여 통합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원칙에 입각한 통합의 추진은 동

북아 지역경제통합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Ⅴ- 1 >

참조). 한·중·일 3국이 지닌 자율성은 보장하되, 각국의 특

성을 살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제도적인 원칙을 마련하면

서 3국간 공감대를 확대하고 동시에 3국간의 갈등요인을 줄이

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을 위한 협의기구 및 협력기금도 설치해야 한다. 가칭“동북아

경제협력협의기구”(이하‘동북아 경협기구’)의 설치를 통해 동

북아 3국간 이해조정을 추진( E U의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와

같은 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 기구는 3국간 최고의 위

치에 있는 의결기구이며, 하부에 각료이사회를 두어 정례적으

로 현안을 협의하도록 한다. 동북아 지역통합을 초기에 FTA

또는 관세동맹 형태 등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이 기구에서

결정한다. 

WTO, APEC, ASEM 등과 동북아가 正合性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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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EU의 통합추진에 나타난 주요 기본원칙 사례

주요 원칙 내 용

가중다수결 원칙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 방식 채택

- 조세, 노동력의 자유이동, 노동권문제 등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 만장일치제 대신 회원

국별로 일정하게 분배된 투표수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원칙

법 제정 우선 원칙

- 예산배정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 선정이 아니

고 기본적으로 관련규정 및 법규제정을 우선

으로 하는 원칙. 단, 구조기금( S t r u c t u r a l

Fund) 등 기금의 배정 경우는 예외

특정 국가 중심의 EU집행위

운영금지 원칙

- 일부 국가 및 집단에 의한 EU집행위의 독

점적 운영에 따른 사안의 파행성 방지 및

EU 집행위의 이익집단화 방지 원칙

역내 국경철폐 원칙 - 잔존하는 역내 국경통제요소의 철폐 원칙

보조성(subsidiarity) 원칙
- 조세의 부과 등 회원국 정부의 역할보장으

로 권한과 행정력의 집중화 방지 원칙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

- 주로 기술적 장벽의 제거를 위해 회원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회원국간 상호

인증하는 원칙

공동의 틀 마련 원칙

- 상호인증의 원칙과 관련하여 자격증, 인허

가, 검사 등에 대한 공동의 심사기준 마련

원칙

공동규제의 원칙
- 기본적 요구에 대해서 공동규제방안 마련

원칙

자료 : J. Pelkmans and P. Sutherland, Unfinished Bussiness: The Capability

of 1992, Governing Europe, 1989, CEPS Paper No. 44, pp. 97~143.

EC, ‘Harmonization by Competition’, I n t e r e c o n o m i c s, July/

August 1987, pp. 161~162.

EU, Single European Act : SEA,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L 169, 29 June 1987. 

Peter Robson, The Economics of Inyernational Integration ,

Routledge, 1988.

김세원, 「EU 경제학」, 박영사, 2004. 2.



하여‘동북아 경협기구’틀 안에서 참여국간 유기적 협력을 강

화한다. 민간부문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동북아 3국

비즈니스 포럼 등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북아 3국간 공동개발을 위한“은행”또는“기금”의

설립도 바람직하다. 가칭“동북아 개발은행”은 금융, 통화 및

환율협력을 이루며, 가칭“동북아개발기금”은 동북아 개발사업

및 시범사업 등 역내 공동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자금의

제공을 담당한다.

한편, 안보분야에서는 동북아 국가간 신뢰구축을 위한 가칭

“동북아 안보협력회의”를 설치하여 지역안보 차원의 분쟁예방

등 새로운 질서 구축을 이루어야 한다. 동북아 안보협력회의는

유럽의‘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발전한‘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를 모델로 하여 체제가 상이한 동아시아에서 동북아

국가간 신뢰구축 및 지역분쟁해결을 위한 논의와 협력의 장

(場)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단계별 접근전략 : 지역경제통합 로드맵

한·중·일 3국이 장기적으로 3국간 역내시장을 목표로 하

는 지역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야별·지역별 이슈를 개

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의 체제정비

와 리더십 육성이 급선무이다. 역내시장 형성에 앞서 한·중·

일 3국은 정치적·사회적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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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통합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적 통합방식과

시장에 의한 통합방식으로 대별되는데, 전자의 제도적인 접근

방식은 관련 국가들간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고, 후자는

시장의 기능을 통해 점증적인 발전(incremental development)

에 따르는 방식이다. 이러한 하향식( t o p - d o w n )과 상향식

(bottom-up)의 접근법은 모두 자체 논리와 경험적 실례를 갖

고 있는데, 현재 한·중·일 3국간에는 두 가지 방식의 복합적

인 접근이 모두 필요하나, 제도적인 접근이 시장적 접근을 보

다 가속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23)

F TA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에 참여하

는 당사국들은 협상체결에 따른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반면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국내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시

간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협상

이 지연될 경우, 최근 한·칠레 F TA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국내 이익집단의 개입으로 협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3국 모두

가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준비를 거쳐 무리 없

이 지역경제통합에 이르기 위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EU

는 반세기에 걸쳐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

로 경제통합에 접근하고 있는데, 동북아 역내시장을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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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는 지금까지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발전형태로 볼 때, 시장주도에 의한 통

합이 최근 급격히 진전된 반면, 정부간 협력에 의한 제도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뒤떨

어진 것을 감안하여 이 시점에서는 제도적인 접근이 3국간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됨에 기초함.



경제통합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 추진이 바람직

하다. 자원·에너지 등 역내시장 형성이 가능한 부문부터 단계

적으로 접근하여 통합을 추진하면서 점차 협력 가능분야와 대

상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1단계는 3국간 공통의 규범을 마련하기에 앞서 WTO

등 다자규범에 접근하기 위해 자국내 구조조정을 완성하는 단

계를 의미한다. 3국은 WTO의 DDA협상 진전과 APEC에서의

보고르 선언에 의한 무역자유화/원활화 조치, ASEM에서의 무

역과 투자의 자유화 실현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한편,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중인데 3국은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을 지역경제통

합의 목표에 부응하도록 성실히 접근한다. 일본은 비대한 정부

의 역할, 경직적인 금융산업의 개편, 한국은 시장경제의 기능

활성화 노력, 중국은 시장경제 진입과도기로 WTO 가입을 통

한 다자규범에의 접근 노력 등 3국 모두가 구조조정 과정을 진

행하고 있는데, 한·중·일 3국은 앞으로 3국간 지역경제통합

을 목표로 조정결과를 검토·평가하면서 진행한다. 

아울러 첫 단계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을 위해 관련 전략의 수

립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와 일

본의 경우는 그동안 각각 한·칠레, 그리고 일본-멕시코간

FTA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 의미이든 상당한 홍보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3국은 향후 한·중·일 3국간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따른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고용 조정 등의 정책구상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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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2단계는 시장적 통합단계로 지금까지의 3국간 교

역과 투자를 평가하면서 향후 3국간 역내 교역 및 투자를

NAFTA나 EU 수준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를

말한다.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 규모는 1990년 11.3%에

서 1996년 20.2%로 증대되었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

년에는 다시 16.9%로 하락한 후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2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어서 향후 역내교역 수준을 총

교역 규모의 50% 수준까지 제고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의 추진

이 필요하다. 현재 A S E A N의 역내교역 규모는 총 교역의 2 1∼

22% 수준이며, NAFTA의 경우는 역내교역이 총 교역의 4 6∼

47% 수준이고, EU의 역내교역 규모는 1 9 5 0년대 총 교역의

3 3∼34%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총 교역의 60% 수준임을 감

안한다면 향후 3국간 역내교역 규모의 확대 여지는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 역내투자는 일본은 주로 한국

에, 한국은 주로 중국에 투자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장기

적으로 3국간 국경을 넘는 투자(cross-boarder investment)

형태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인식되고 있다.

끝으로 3단계는 1, 2단계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

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간“경제협력

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말한다.24) 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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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예컨대, 김세원 교수의 동북아경

제협력기구(NAECC;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Council)가 가장

대표적 사례임. 그 외 이창제 등에 의하여 유사한 기구 창설이 주창되어 왔으며, 필자

에 따라 기구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에서는 각국 대표로 구성된 부문별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지역경제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우선 무역과 투자부문을 중심으로 하되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식으로 무역과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

을 제거하면서 정책협조를 이루어 가는 방안도 바람직하다.25)

또한 3국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상호 신뢰 구축과 국내적으

로는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이점을 명확히 하고

공개하여 계속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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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동북아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

1단계 2단계 3단계

예비 단계

- W T O규범에 부응

하는 제도확립 노력

- APEC 안에서무역·

투자 자유화 추진

시장통합

가속화단계

- NAFTA, EU 수

준의 역내교역규

모 확대, 3국간 투

자 확대

제도화단계

- 동북아경제협력협의

기구(가칭) 설치·

향후 발전단계 예시

25) 권영민(2002)은 장기적인 동북아 경제통합의 순서로 첫째, 과잉생산 조정, 둘째, 무

역, 투자, 통화 및 거시경제 환경 조정,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시장 형태의 경제통합을

주장함.



제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장의 안정적인 구축이 필수적이

라는 점을 인식시키며, 만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을 지연시키거

나 소홀히 하는 경우 불필요하며 회복하기 힘든 규모의 기회비

용을 지불하게 될 것임을 주지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3단계에서는“정부간 협의체안”에서 3국간 단일시장

형성과 관련한 장애요인 파악 및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하다. 예컨대, 3국간 공동의 규범화 노력을 통해 기술적, 구

조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 등이다. 환경, 자원·에너지, 물

류 등 경제분야 및 문화와 인권 등 다층, 다원적, 다영역에서

새로운 정치, 경제 및 문화적 3국‘공동의 공간’마련을 위한

지역별·분야별 리더십 개발도 중요하다.

아울러 3국 공동의 시범사업(pioneer project)의 공동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의 경우, 통합초기 석

탄·철강 공동체로 출범, 1980년대 중반 공동과학기술개발 프

로젝트인 Esprit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그

후의 지역경제통합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도 공동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함께 추진

하되 교통, 물류, 통신, 자원·에너지 등 인프라 성격이 큰 사

업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저차원의 프로젝트 개발에 이어 점차

고차원의 프로젝트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은 그동안의 양자간 협력방식을 3국

공동의 협력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EU는 사회보장제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전 등 분야에서 회원국

차원에서보다 EU 차원의 정책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제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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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내 인프라개발 촉진 및 후생증대에 기여한다. 다시 말

해서 한·중·일 3국은 양국간 협력방식에서 탈피하여 3국 공

동의 준다자적 협력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정착되면, 3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공통의

노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Ⅴ-1> 참조). FTA 또

는 관세동맹체결 단계는 역내관세율 철폐,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

여 3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3국간 F TA 또는 관세

동맹이 정상화된 이후, 3국은 인접국으로 회원국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공동시장 형성단계는 E U식 역내시장 형성으로 상품, 서

비스, 자본 및 노동이동의 완전자유화가 실현되는 단계이다. 다

만, 노동의 완전한 자유이동을 위하여서는 E U식의 S c h e n g e n협

정과 같이 참여국간 별도의 협정을 위한 노력도 추가로 있어야 한

다. 경제통화동맹 실현단계는 거시경제정책의 조화를 실현하며 단

일통화 도입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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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오늘날 세계경제 환경에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확

대에 근거한 경제의 글로벌화와 인접한 국가간 짝짓기에 의한

지역주의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은 유럽지역이

나 북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

으며 2005년까지 중남미 국가들과 FTAA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동시에 싱가포르, 호주, 남아프리카, 인도, ASEAN

등과의 FTA 협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한편, EU는 관

세동맹을 형성한 이래 4차에 걸친 확대과정을 통해 남부 유럽

으로까지 경제·지리적인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2004년 5월

부터 5차 확대를 통하여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동아시아의 싱가포르와 A S E A N도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방사형의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정임에 반해,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

역은 아직 이렇다 할 지역경제통합체 형성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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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

결하는 등 최근 이들 3국이 FTA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경제통

합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3국간 지역경제통합에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FTA와 같은 지역경제통

합이 무역창출, 무역전환, 투자전환, 시장확대, 경쟁촉진, 국내

제도 개선 등 정태적 및 동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예

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의 움

직임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한·중·일 3국이 인접국가간 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 번영

하기 위하여서는 3국간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3국은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3국은 이 조정과정을

자국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3국간

보완적인 산업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통합

에 의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용은 장기의 이익에 의

해 보상될 수 있다는 신뢰 아래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서 3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적으로 특화된 노동 분업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복지와 거시경제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의

감소와 투자 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본 이용의 효율성도 향상할

것이며, 따라서 산업의 구조조정도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아울

러 이와 같은 산업협력은 장기의 동태적인 면에서는 전략적 제

휴와 인수 및 합병(M&A)을 통해 회원국간의 투자와 기술 이

전을 자극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이 3국간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지금부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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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예시적으로 자국내 잔존하는 무역장벽

을 제거하여 3국간 무역의 원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생산 시설을 중

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

이 3국간 무역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WTO

plus 형태의 무역자유화/원활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산업 경쟁

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북아 3국간의 재화, 용역, 서

비스 등의 자유이동을 전제로 한 지역무역협정은 3국 기업들이

무한경쟁의 경제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

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동북아에서 지역경제통합이 추진된다면 역내 인구는 2 7억

5,000만명, 역내 GDP규모는 10조 2,000억 달러, 그리고 무

역규모는 1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광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어 EU나 NAFTA와 같은 경제권과의 관계에서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회원국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는 동북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 추진에 있어 가

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3국간 공동이해

증진과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이다.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

통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의 큰 그림과 실행

프로그램을 위한 부문별 논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기본적인

관건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국가간 짝짓

기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하여금 1990년대 이후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의존관계가 확대·강화되는 환경 아래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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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

역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공동관심사에 대해 단계적

으로 접근하되, 현 단계에서는 시장적 접근보다는 제도적 접근

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

기 위하여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석을 다지며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형태와 관련하여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기능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FTA에 머물지 말고, FTA 체

결 이후까지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EU식의 역내단일

시장 형성, 더 나아가서 완전경제통합 단계까지도 고려하는 접

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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